
얼마전 서울에 사는 지인이 수 년만에

제주여행을 다녀갔다. 올레길도 걷고,

숲길도 원없이 걸으면서 그동안 미처

몰랐던 제주의 속살을 만나는 여행이

었다며 흡족해했다.

입소문이 난 맛집을 추천해 달라는 그

에게 평소 맛집 을 취재해오던 터라 자

신있게 한 곳을 추천했다. 점심을 하기

엔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식당은 관광객

들로 보이는 서 너팀이 식사중이었다.

식사를 마친 그는 음식맛은 물론이려

니와 무엇보다 주인장 내외의 상냥한

인사와 부족한 반찬은 없는지 미리 손

님상을 둘러보며 챙기는 마음 씀씀이에

더 반했다고 했다. 제주여행을 계획하

는 지인들에게도 꼭 추천해야겠다 며.

그런 그가 따끔한 지적을 한 가지 남

기고 떠났다. 관광객들로 연중 북적이

는 관광1번지 제주지만 그들을 맞는

수용태세에서는 아쉬움이 많다 는 거

였다. 제주에 머무는 며칠동안 여러 식

당을 찾았는데, 문을 열고 들어서도

어서 오세요 라는 인사 한 마디를 건

네지 않는 곳이 여러곳이었다고 했다.

인사도 않는데 맛있게 드세요 나 음

식은 입맛에 맞으셨나요 라는 말을 건

넸을 리가 없다. 그는 아마도 관광객

이 물밀듯이 밀려오고, 특별한 마케팅

없이도 장사가 되니 친절에 그다지 신

경쓰지 않는 것 같다 고 했다.

그의 얘기에 문득 두어 달 전 기억이

떠올랐다. 한 공영관광지에서 입장권을

끊는데, 직원은 손님들에게 웃음기라고

는 찾아볼 수 없는 표정으로 몇 분이

세요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. 사

람수에 맞게 입장료를 받아야 하니 일

행이 몇 명인지를 묻는 게 당연하지

만 어서 오세요 나 안녕하세요 라는

한 마디에 왜 저리도 인색할까 싶었다.

제주 사람들은 첫인상은 좀 무뚝뚝

한데 알고 보면 인정이 넘치는 이들

이라는 얘기를 곧잘 듣는다. 아마도 속

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하는 걸 좀

쑥스러워하는 심성 때문이리라. 하지

만 친절은 관광서비스상품이다. 웃는

제주 사소한 얘기 같지만 관광지 제

주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일이다.

스위스의 동부 휴양지인 다보스는 매

년 1월이면 홍역을 치른다. 다보스포

럼 으로 불리우는 세계경제포럼(WEF

)이 열리기 때문이다.

올해 열린 제43차 포럼의 주제는

탄력적 역동성 이었다. 전 세계 2500여

명의 정 재계 지도자와 언론인들이 참

석했다.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, 데

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 50여개 국

가 정상들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, 앙

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

사무총장 등이 주요 면면들이다.

다보스포럼은 1971년 유러피언 경

영포럼 으로 출발했다. 1987년 세계경

제포럼 으로 이름을 바꾸며 글로벌 포

럼으로 자리매김했다. 정치 경제 사회

등을 망라, 의제(議題)를 발굴하는 동

시에 해마다 실력자나 유명 인물을 아

이콘으로 내세워 언론의 주목을 끌어

내는 등 노력 덕분이다.

제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

이 31일 폐막됐다. 아시아의 새로운

물결 을 주제로 평화, 경제 경영, 환경

지역개발 등 6개 분야 52개 세션으로

나뉘어 진행됐다. 포럼에는 47개 국가

3665명이 참석했다. 지난해 3100명에

비해 크게 늘었다. 취재 열기도 여느

해보다 뜨거웠다. 동북아시아의 협력

방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등 성과

도 거뒀다.

아쉬움도 함께 남겼다. 제주포럼의

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대표

적이다. 2001년 제주평화포럼 으로 출

발하면서 평화 에 초점을 맞춰 왔다.

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토론이 이어지며

제주포럼만의 색채가 퇴색되고 있다.

세계지도자 특별세션에 한해서라도 포

럼을 정리 종합할 수 있는 성과물을 도

출하자는 등 개선의 목소리도 나온다.

제주포럼의 가능성은 무한하다. 지

정학적 위치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 인

프라 등 흡인력(吸引力) 또한 충분하

다. 하지만 노력 없이는 글로벌 포럼으

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. 다보스

포럼은 20여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

에 오늘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. 변

화를 수용하는 동시에 특유의 폐쇄성

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굳건했기에 가

능했다. 적절한 의제 설정과 함께 세션

의 질적 향상 등 노력을 이어가야 하는

이유다. 정부의 지속 전폭적인 지원도

필수적이다. 현재에 만족하고, 관행을

고집하는 자세로는 결코 글로벌 포럼

을 만들어 갈 수 없다.

제주밭담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

청신호가 켜졌다. 이르면 올해 안에 세

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다는 희

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.

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일본 이시

카와현 나나오시에서 열린 유엔 식량

농업기구(FAO) 세계중요농업유산

포럼에 공식 참석, 세계농업유산으로

등재 신청한 제주밭담 농업시스템

에 대해 발표하고 홍보활동을 펼쳤다.

이에 앞서 한 중 일 농업유산자원 국

제워크숍에 참석, 제주밭담을 주제로

공식 발표했다.

국제 전문가들은 제주밭담의 가치

와 세계농업유산으로서의 가능성을

높이 평가했다. 포럼 워크숍에서는

훌륭하다 경관이 매우 우수하고, 좋

은 사례가 될 것 같다 발상의 전환

이 매우 흥미롭다 는 등 호평(好評)이

이어졌다. 농업시스템 경관뿐만 아니

라 문화, 생물다양성, 자연 환경을 모

두 아우를 수 있도록 하나의 세트 로

조합하는 보완이 이뤄진다면 세계농

업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는

조언도 나왔다.

2002년 태동한 세계농업유산시스템

은 그동안 쌀농업과 농법에 주된 관심

을 기울여 왔다. 필리핀의 이푸가오

다랑이논 , 일본의 따오기 공생 농

법 , 중국 윈난성의 하니 계단식논

등이 대표적이다. 하지만 최근 다양하

고 차별화된 농업유산 경관, 농업문화

등으로 관심 영역을 넓혀 가며 제주밭

담의 등재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.

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선결

해야 할 과제도 적잖다. 세계농업유산

시스템의 변화상에 부응할 수 있도록

후속 보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. 포럼

워크숍 등을 통해 맺어진 인적네트워

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

제전문가 및 기관들과의 교류도 넓혀

가야 한다. 제주밭담에 대한 전수조사

와 함께 인문 생태학적 가치를 재조명

하는 등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.

제주밭담은 바람을 막아 농작물을

길러냈다. 경계를 표시하고, 우마(牛

馬)의 침입을 막는 역할도 했다. 자연

과 공존하며 살아 온 지혜의 산물이다.

제주밭담은 이제 중요한 전환기(轉換

期)로 접어들고 있다. 선인들의 지혜를

전 세계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절호

의 기회를 맞고 있다. 농촌에 활력을

불어 넣는 동시에 제주의 미래가치를

선양(宣揚)할 더없는 기회이기도 하

다. 기회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만전

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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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포럼 가능성 확인한 제주포럼

제주밭담 세계농업유산 등재 전제조건

양 병 윤

흑룡 비상 시간문제

지난 1962년 10월14일, 미국을 발칵 뒤

집어놓는 사건이 발생했다. 미 중앙정

보국(CIA) 정찰기가 쿠바에 미사일

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현장을 포착한

것이다. 항공사진 판독 결과 미사일들

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모델이었으

며 사건의 배후엔 소련이 있었다.

미국은 즉각 쿠바 해상봉쇄라는 강

경 조치를 내렸고 소련에 대해선 전

쟁도 불사(不辭)하겠다 고 경고했다.

이른바 쿠바 미사일 위기 다. 핵무기

를 가진 미 소 초강대국(超强大國) 사

이의 충돌로 빚어진 이 사건은 자칫 세

계를 핵전쟁까지 몰고 가서 인류의 종

말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.

이 일촉즉발의 순간에 미 소 뿐만

아니라 로마 바티칸도 긴박하게 움직

였다. 당시 교황(敎皇) 요한 23세는 10

월 23~24일 밤을 새워가며 서한 한장

을 만들어 케네디와 흐루시초프에게

보냈다. 국가 지도자들은 평화를 외치

는 인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

다 며 세계를 파멸(破滅)로 이끌 수

있는 무력사용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

는 메시지였다.

그 다음날 소련의 공산당기관지인

프라우다지 1면엔 인류의 외침에 귀

를 막지 말라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

렸다. 그리고 10월28일 소련이 미사일

기지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하면서 쿠

바 미사일 위기 는 일단락됐다.

교황 요한 23세의 회칙(回勅) 지상

의 평화(Pacem in Terris) 는 이런

배경 아래서 탄생했다. 1963년 4월11일

반포된 회칙은 사상 최초로 가톨릭 신

자들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선한 뜻을

지닌 모든 사람들 을 대상으로 했다.

특히 이 회칙엔 1 2차 세계대전을 통

해 전쟁의 참혹함과 무자비함을 직접

체험한 교황의 절절한 평화 염원 이

고스란히 녹아 있어 전 세계를 공감시

켰다.

요한 23세는 지상의 평화 에서 결

코 평화는 무기라는 힘 의 균형으로

이루어질 수 없다 고 강조했다. 한 국

가가 무기를 보강하면 다른 국가들도

보강하고, 한 국가가 원자(핵) 무기를

생산하면 다른 국가들도 더 파괴적인

무기를 생산하는 악순환(惡循環)이 계

속된다는 것. 그 결과 인간들은 일순간

에 세상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

될 수도 있는 위험한 악몽 속에 살고

있다는 것이다.

교황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. 경제

와 사회를 파괴시키며, 도덕적 탈선과

혼란을 야기하는 세계대전의 불행이

인류 가족에 세번째로 닥치는 것을 결

코 허용해선 안된다.

지상의 평화 란 회칙이 반포된지도

올해로 딱 50년이 되었다. 반세기란 긴

세월이 흘렀건만 우리는 오늘도 불안

한 악몽(惡夢) 속에 살고 있는 중이다.

핵 개발 등 군비경쟁은 지금도 계속되

고 있으며, 그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이

있다.

최근 들어 외신(外信)들은 북한의

핵공격 위협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긴

장이 반세기 전 쿠바사태 때와 같은 비

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 보도하고

있다. 군사 전문가들 역시 북한의 위협

과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쿠바 미사

일 위기와 흡사하다며, 특히 미국이 최

첨단 F-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등을

한반도 상공에 출격(出擊)시킨데 대해

북한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

주목하고 있다.

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라는

경구(警句)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

불안과 위기감은 여전히 가시질 않고

있다. 그러기에 평화(平和)와 인간 존

엄을 역설한 교황 요한 23세의 회칙

지상의 평화 는 아직도 우리에게 유

효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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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

집

국

논설위원실 (064) 750-2152
편집부 750-2250
정치부 750-2290
경제부 750-2223
사회교육부 750-2235
제2사회부 732-5552
문화체육부 750-2280
사진부 750-2260

구
독
신
청
·
배
달

독자서비스센터(광고영업국) (064) 750-2330

동제주센터 725-1137

서제주센터 755-6119

용담센터 757-5959

신제주센터 744-8259

노형센터 745-0611

화북센터 759-4860

아라센터 752-9906

외도센터 713-7999

구좌센터 782-5318

조천 함덕센터 784-4724

애월센터 742-5606

한림 한경센터 796-0017

서귀포센터 733-5277

서귀남부센터 733-5237

신서귀센터 739-9741

중문센터 738-9695

예래센터 738-2628

성산 표선센터 784-8464

남원센터 764-5164

안덕센터 792-5122

대정센터 794-1017

광
고
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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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영업국(본사) (064) 750-2828
FAX 752-7448

서귀포지사 732-5553
FAX 732-5559

서울지사 (02) 722-6567
FAX (02) 743-6509

부산지사 (051) 894-0163
FAX (051) 896-7500

일본지사(03)-5612-2703 FAX: (03)-5612-2704

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


